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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학기술체제의 변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金基國1) 

Ⅰ.머리말 

최근 과학기수 분야에서의 경쟁은 과거와는 달리 「체제 경쟁(system competition)」의 양상을 띠고 있다. 즉 기술혁신의 주체
인 개별 기업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부·대학·연구소 등 기술혁신 관련 주체들 및 제도, 그리고 간접적

인 지원체제는 물론 사회·문화·역사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국가 과학기술체제 차원에서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내의 기술혁신주체들이 보유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
고시키려는, 이른바 「네트워크 중심의 과학기술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기술 개발경쟁 양식의 변화는 
과학기술혁신전략 및 정책에도 당연히 큰 변혁과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변혁과 혼돈의 와중에서 미국·일본과 함께 세계경제의 3극을 구성하는 통합 유럽, EU가 최근 새롭게 도약을 시작하고 있

음이 눈에 띤다. '90년대의 개막이래 「전후 최악」이라는 반갑지 않은 수식어와 함께 끈질기게 유럽경제를 따라다녔던 경기침체
의 먹구름이 마침내 물러가고 있는 것이다. '94년 말부터 '95년 초에 걸쳐서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와 경기 전망들은 유럽
경제가 그 동안 빠져있던 어두운 불황의 긴 터널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4년 3.4분기에 구서독경제는 5.3%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2.5%가 높은 실적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는 2.9%, 영국은 4.2%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했다. EU 전체로 본 산업생산도 전년에 비해 5%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
로의 경기 예측 전망치 또한 연일 상향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OECD는 유럽경제가 '95년 중에 3%, 그리고 '96년에도 3.2%의 
GDP 성장률을 각각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말을 내놓았다. 유럽경제는 당분간 순항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방해할 암초나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분위기이다(The Economist, '95/1/6). 

특히「산업혁명」과 「국부론」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영국병」이라는 그리 반갑지 않은 수식어와 함께「쇠락한 제
국」의 대명사처럼 취급받던 영국이 최근에 거두고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독일·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3대 강

국 중 하나임이 분명하면서도 그 동안 그 지위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던 영국은, 다른 EU 회원국들이 경기침체의 덫에 걸려 
비틀거리던 '91년부터 일찌감치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모처럼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영국의 인상적인 약진이 가능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과학기술체제 및 정책」의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
다. 특히 최근 영국이 거두고 있는 일련의 성과를, 현재 영국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 체제의 변화 움직임과 연
결지어 파악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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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John major 총리가 취임한 이후부터 전임 Thatcher 총리 시절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체제의 개혁을 추진
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1년간의 Thatcher 총리 재임기간 중 영국의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를 풍미했던「자유방
임」의 물결은 사라지고, Major 내각의 각료들은 소리 높여「국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92년 총선 
이후에 구성된 영국 내각에는 근 30여 년 만에 과학기술활동의 총괄과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하기 위한 전담 부처로서 
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OST)이 탄생했다. William Waldegrave 초대 과학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영
국의 과학연구를 새롭게 진흥시키기 위해 2차 대전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켜져 왔던「정부 불간섭」의 전통을 깨고 과학기술
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고 나섰다. 

다음 해인 '93년 5월에는 영국정부가 앞으로 영국의 과학기술체제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의도하는 방향 및 세부 조치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을 담은「백서」가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영국정부는 앞으로 정부가 산업경쟁력 및 기술력의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적극적으로 간여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기술예측(Technology Foresight)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기존의 2대 자문위원
회인「연구회의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for the Research Coundils; ABRC)」와「과학기술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ACOST)」를 폐지하고, 5개의 연구회의( Research Council)들을 6개로 재편하는 등 공
공부문의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빠르게 영국 과학 
기술체제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개혁과 변화의 궁극적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런지는 아직 미지
수라고 하겠으나, 전통적으로「자유방임」의 정신이 마치 신앙처럼 받들어지던 영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변화
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퍽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Ⅱ.영국의 과학기술체제 

1.사회경제적 배경 

한 나라의 과학기술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과학기술체제가 형성되는데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쳤을 사회

경제적 배경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영국의 과학기술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번째 요인으로서는, 영국의 전통적인「가치관」과「사고방식」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영국인은 대체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중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관을 잘 받아들이며, 
수학·물리학 등의 이른바 창조성을 요구하는「순수학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또 영국의 사회제도 및 교육

제도가 기본적으로「인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영국사회가 전통적으로 공학계열보다
는 문학·철학·역사학 등의 문과계열 학문 내지 이학계열의 학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와 지위를 부여해 왔다는 사실에 잘 반

영되어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교육이 그 주된 목표를 개인의 인격함양 및 능력계발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 역시 전
통적으로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른바「엘리트 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왔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과학기술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이른바「자유방임」으로 표현되는 영국의 국가운
영 기조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은「자유무역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해온 전통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의 권한 축소 및 가격기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영국경제를 강화시킨다는 자유무역주의 입
장을 기간으로 삼아 왔다. 특히 지난 11년간 일관되게 지속된 이른바 「Thatcherism」의 결과로, '80년대의 영국사회에는「自
助와 경쟁」의 정신이 더욱 깊숙이 뿌리박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국가운영 기조
는 영국의 과학기술체제가 개별 과학기술혁신주체들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 하겠다. 

2.과학기술체제의 구성과 특징 

1)과학기술체제의 구성 

영국의 과학기술체제는 정부·산업계·대학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은 제각기 독자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기술돌파형 기초연구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를「상업화」하는 혁신능력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전통적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입안·집행되는 과정은 개별 부처의 활동에 중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성이 약했으

며, 특히 여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분산적」인 성격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즉 영국 내각의 각 부처들은 자기 부처의 개별적
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실시했으며, 해당 각료는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 받고 그 사용 및 결과
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 왔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국방부(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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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ce;MoD)」와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 기초연구를 
책임지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 및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EN) 」,「환경부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DoE)」,「농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es and Food; MAFF)」등의 부처들
이 각각 독립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다양하게 간여해 왔다. 

◎산업계 

영국 산업계의 기술혁신활동과 그 성과는 다른 주요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더우기 이 같
은 격차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영국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
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늘리는데 더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같은 논의는 주요 기술경쟁국들과
의 산업계 연구개발투자액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근거있는 주장임이 확인되고 있다. 즉 '92년 현재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영국은 미국의 11%, 독일의 50%, 프랑스의 80%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국가간 격차 또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표1>참조) 

<표1>산업계 연구개발투자액의 국제비교

◎대학 

영국의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기초연구를 전담해 왔으며, 그 성과 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산업계와의 
연계가 부족한 탓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상업화하는 데에는 별다른 업적을 내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공공연구소의 경
우에도 유사한 실정이며, 특히 경제성을 도외시한「기술 돌파형」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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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학도들의 입장에서는, 영국 대학들이 신분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불안정한 단기계약을 이용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박사과
정이 끝날때까지 거의 30대 중반이 넘도록 묶어두는 현행 시스템이 큰 불만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다 나은 보수와 안
정적인 신분 보장, 첨단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로 우수한 영국 국내의 고급두뇌들이 유출되어 버리는 이른바
「두외유출(Brain Drain)」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앞으로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던 과학연구 분야에서 조
차도 뒤떨어지게 될런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과학기술체제의 특징 

◎국방 R&D의 강조 

2차대전 이후 영국 정부는 자체 국방력의 확보를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왔기 때문에, 정부가「국방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해 보여온 관심과 투자가 항상 다른 모든 분야를 크게 압도했다는 사실이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의 전
체 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 R&D의 비중은 2차대전 직후인 '50년대에는 무려 90% 이상에 이르렀고, '6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는 약 50%, 그리고 현재도 40%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국력 및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방분야에의 
집착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의 형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같이 지나
친 국방 R&D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R&D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영국의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지원제도(Dual Support System) 

한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영국 특유의「이중지원제도(Dual Support System)」에 따라서, 두가지의 상이한 경로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지적된 것처럼 영국은 순수학문 내지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매구 크며, 이에 대한 지원에는 야당조차
도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다. 기초연구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첫번째 경로는 
교육부(DFE) 산하의 「고등교육자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HEFC)」이다. 여기서는 모든 대학에 대한 
연구자금을 관리(즉 조성과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국(OST)산하의 연구회의 (Research Council)들이 
구체적인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회의들은 관련 부처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 왔다. 

◎산-학-관의 연계 미흡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체제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과학기술혁신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주체들-기업·정부·대학·공공연구소 

등-의 활동이나 조직적 특성과 아울러 이들 행위 주체들 상호간의 연계 정도에 큰 비중을 두게된다. 그런데 영국의 과학기술체제
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주체들의 경우, 앞서 지적되었듯이 제각기 독자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상
호간의 연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과학기술체제는 효율성이나 잠재력의 발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과학기술체제와는 대조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영국이 높은 과학수
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용·상업화하는 데에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일종의 「2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

는 나라라는 내외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3.연구개발 프로그램 

1)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National R&D Program) 

◎LINK 프로그램 

'88년에 시작된 LINK 프로그램은 기업과 공공연구소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
램을 주관하는 각 부처들과 연구회의들이 함께 참여한다.「경쟁이전 단계의 연구(pre-competitive research)」를 장려하고, 신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긴밀한 산-학 협력을 통해 연구아이디어를 빨리 찾아낸다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생명공학, 
첨단소재·화학, 첨단제조·공학, 전자·통신, 계측·제어 등 5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가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한다. 그 동안 무역

산업부(DTI)와 과학·공학 연구회의(SERC)의 두 기관이 주도해 왔는데, '93년 말 현재까지 34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총 2억 

4,200만 파운드의 정부지원금을 투입, 46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OECD, 1994b). '93년 9월,「백
서」의 제안에 따라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서 LINK 프로그램의 주관부서가 무역산업부(DTI)로부터 과
학기술국(OST)으로 바뀌었다. 

◎첨단기술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mes;A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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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분야에서 산업계의「경쟁이전 단계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첨단기술 프로그램(ATPs)이 실행되고 있다. '92년에 무
역산업부(DTI)는 첨단 로보트, 초전도체, 심해기술, 첨단정보기술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모두 22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1억 
8,500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했다(OECD,1994b). 

◎기타 R&D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SPUR(Support for products Under Research)와 SMART(Small Firms 
Merit Award for Research and Technology),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현재 무역산업부(DTI)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91년 시작
된 SPUR 프로그램은 종업원 50명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단계(research phase)에 있는 신제품개발을 지원한다. '93년 
현재 85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4,000만 파운드가 지원되었다. '88년에 시작된 SMART는 특별히 종업원 25명 이하의 소규모기
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금까지 250개 기업에 대해 1억 5,000만 파운드가 지원되었다. 

◎기술이전 프로그램 

무역산업부(DTI)에 의해 중소기업 (특히 기술이전 네트워크가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
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최신 소재 및 공정에 관한 정보와 설비를 제공하는「소재재료 프
로그램(Materials Matter)」과 정보기술시스템 및 응용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정보기술 프로그램(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방 R&D 성과의 민간이전 

한편 국방부(Mod)는, 국방 R&D에 의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민간부문 확산을 장려하고, 국방 R&D가 갖고 있는 상업적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며, 민간부문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국제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영국에서도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새삼 재인식되고 있으며 
국제과학 기술협력으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영국은 지금까지 민간분야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약 7%에 해당하는 연간 약 2억 5천만 파운드를 EU 공동연구개발 활동들을 위
해 지출했으며(뒤의 <표5>참조), 그 결과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EU 공동
연구활동의 가장 큰 마당인 Framework Programme에 대한 참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그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급시
킨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94년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제4차 Framework Programme('94년
∼'98년)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EUREKA계획에 참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국·일본 및 아시아 등지 

경제 신흥국과의 과학기술협력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공공부문의 R&D 활동 

이 밖에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모두 6개의 연구회의가 운영되고 있는데,「공학·물리과학연구회의(EPSRC)」와

「생명공학·생물과학연구회의(BBSRC)」는 산업계와의 관련이 가장 큰 연구회의로 산하 연구소를 통해 각각 물리·화학·정보기술

·컴퓨터의 제조기술에 대한 응용 및 생물분자과학·유전자·세포생물학·생물학 등의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인간유전자·뇌기능·AIDS·암 연구 등은「의학연구회의(MRC)」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지구관측·지구과학·해양과학은「자연환경

연구회의(NERC)」가 담당하는 연구분야이다. 한편 대기·환경보호·수질 등은 「환경부(DoE)」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립자물리·천문학연구회의(PPARC)」에서는 우주과학·지구관측·소립자물리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주연구개발 중에서 민간분야는「무역산업부(DTI)」와「소립자물리·천문학연구회의(PPARC)」,「영국국립우주센터」가 공

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자력이나 비핵에너지 등에 관한 연구개발은「무역산업부(DTI)」에서 담담하고 있고, 또「경제·사회연

구회의(ESRC)」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실시 중이다. 

Ⅲ.영국의 과학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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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인력 

영국의 연구인력은 '92년 현재 약 12만 3천명으로, 이중 산업계에 7만 1천명, 대학에 3만 1천명 가량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 영국
의 연구인력 규모는 지난 '88년에 13만 7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매년 3,4천 명씩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산업계 
연구인력의 급속한 감소가 두드러진다(<표2>참조). 

<표2>영국의 연구인력 추이(단위 :천명)

2.과학기술투자 

한편 영국의 과학기술투자는 '92년 현재 총 126억 파운드로서,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의 2.12%에 상당한다(<표3>참조). 그런
데 문제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투자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으로(<표4>참조), 이를 주요 기술경쟁국
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92년 현재 과학기술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2.99%, 미국이 2.61%, 독일이 2.56%, 그
리고 프랑스가 2.42%로서 이들 5개국 중에서 영국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수 있다(日本科學技術廳,1995) 

<표3>영국의 과학기술투자 추이(단위: 억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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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영국 과학기술투자의 對국내총생산比 추이(단위:%) 

또 과학기술투자재원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계의 부담비율이 가장 높아서 약 50%를 차지하는 반면 정부부담은 매
년 감소하고 있어 '92년에는 35%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외국의 부담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영국 전체 과학기술투자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사용주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역시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연구개발예산 

영국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93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씩 감소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표5>참조), 이는 전례 없이 강경하
게 시행되고 있는「긴축예산」편성의 여파 때문이다. 그러나 긴축예산 편성을 주도하고 있는 Knneth 재무장관은, '93년 11월 의
회에서 행한 '94년∼'95년 예산안 설명을 통해 "과학기술을 교육 및 고용·훈련 등과 더불어 중시"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앞으로 추

가예산 배정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예정임을 다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회의에 배당되는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증가 추세가 
'93년까지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회의 중에서는, '93년도까지는 과학·공학연구회의

(SERC)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의학연구회의(MRC)였다. '94년 이후부터는 과학·공학연구회의(SERC)의 후신

인 공학·물리과학연구회의(EPSRC)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국방부의 연구개발예산은 '9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전체 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고 있어 아직 
다른 부처나 조직을 압도하고 있다(<표5> 참조). 또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목적별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국방」이 차지하
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6> 참조).

<표5>영국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추이(단위:억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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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영국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목적별 구성비 추이(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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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영국 과학기술체제의 변화와 정책동향 

앞서도 지적되었듯이 영국에서는 '92년 4월의 이른바 제2기 Major 정권 탄생 이래, 정부가 산업경쟁력 및 기술력의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적극적으로 간여할 방침을 세우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OST)」의 신설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와 정부의 향후 과학기술정책 개요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세부 시책을 명확히 천명한「과학·공학·기술백서」의 발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 등 일련의 과학기술체제 개편작

업이 전개되고 있다. 

1.정책 기조의 변화 

영국은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이었다는 역사적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는 데다가, 2차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라는 필요성 때문에 군사 및 거대과학 위주의 과학기술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2차대전 이후 줄곧
「자체 국방력의 확보」를 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설정하여, 원자력·항공 등 국방과 관련된 거대과학 분야의 R&D에 정부 예산을 

집중시켜 왔다. 

그러나 '79년 집권한 Thatcher 총리의 보수당 정권은 '80년대를 통해 산업보조금의 삭감과 민영화 추진 및 각종 규제 철폐 등 경
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시장경제원칙」을 고수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연구개발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
계 및 학계의 심각한 반발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8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의 연구개발 투자가 영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대두되어, 연
구개발의 경제적·사회적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관리 개선과 집중·선별화가 중점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했다. 특

히 R&D 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과 국방 R&D 성과의 민간분야 이전(spin-off) 등이 추진되었
다. '90년대 들어서는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계 R&D 지원이 정책의 확고한 방향으로 정립되었으며, 정
부의 연구개발예산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영국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은 지난 '93년 5월에 발표된 「백서」(일명 「과학·공학·기술백서」)를 통

해서 그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백서는 800여 명에 이르는 학계와 산업계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관련 인력들로부터 광범위
하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종합해서 작성되었으며, 영국의 잠재력의 실현 : 과학, 공학 및 기술을 위한 전략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Cabinet Office, 1993). 이 같은 제목은 높은 잠재력을 가진 영국의 과학 기술력을 산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실제 국가경쟁
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제언
을 담고 있다. 

2. 조직 및 기구의 변화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조직 및 기구는 기본적으로 각 수요 부처별로 분산화·분권화된 골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81년과 '86년 두 차

례에 걸친 상원(House of Lords)의 건의에 의해 총리 직할체제로 바뀜으로써 이전에 비해 다소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즉 '87년부터는 총리의 주도하에 내각에서 각료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우선 순위를 협의하기 시작했으며, 총리를 
자문하기 위한 과학기술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 ACOST)가 설립되었다. 또한 이에 앞서 
'86년에는 총리를 보좌하기 위한 수석과학고문(Chief Scientific Adviser)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주요 경쟁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내에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전담 책임기관 및 각료가 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통일이 꾀해져 있는데 비해, 영국에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이나 각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
문에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전담기관이나 각료가 없는 총리 직할체제에서는 결국 좋지 못한 의미에서의 「자유방임주의」가 생겨
나게 되며, 실제 이 때문에 영국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정치에서 멀어져 무풍지대화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과
학기술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 역시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대외적인 문제로서, EU 회원국 중
에 오직 영국 한 나라만이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장관직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써 EU의 과학기술 관련 각료회의에 출석하는 
대표자 인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배경 하에 지난 '92년 4월, 영국 정부의 통일적인 과학기술정책 입안 및 실시를 책임
지는 전담기관으로서 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OST)이 내각의 「공무·과학청(Office of Public 

Service and Science; OPSS)」 산하에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 과학기술행정조직 및 기구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부처는 과학기술국(OST)이다. 과학기술국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지난 '92년 4월의 총선 승리 이후 2기째로 접어든 Major 총리의 보수당 정권이 그동안 추진해온 과
학기술정책의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편한 체제로서, 그 이전까지의 체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및 <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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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에 대한 지원은 「대학자금위원회(Universities Funding Council; UFC)」와 「폴리테크닉자금위원회(Polytechnics 
and College Funding Council; PCFC)」,연구회의와 정부부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92년 이후에는 UFC와 PCFC가 폐지되
고 대신 「고등교육 자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HEFC)」가 생겨나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구
회의 (Research Council)들은 교육과학부(DES)산하에서 과학기술국(OST) 산하로 이관된 다음 기존의 5개회사에서 6 

<그림 1> 영국의 주요 과학기술행정조직 및 기구 ('92년 4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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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의 주요 과학기술행정조직 및 기구('92년 4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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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개편되었다. 그밖에 국방부(MoD), 무역산업부(DTI), 교육부(DFE), 환경부(DoE), 농수산부(MAFF) 등의 부처들이 독립
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국(OST)의 탄생 

지난 '92년 4월, '60년대 초 이후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과학기술 담당장관이 내각에 설치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
능이 집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부(DES)의 과학부문과 수석과학고문의 사무국이 통합되어, 내각 내의 공
무·과학청(Office of Public Service and Science; OPSS) 산하에 수석과학고문을 국장으로 하는 「과학기술국(OST)」이 신설

되었다. 또 과학기술국이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학부(DES)는 교육부
(DFE)로 개편되었으며, 각 연구 분야별로 설치되어 있는 5개의 연구회의(Research Council) 역시 과학기술국 산하로 이전되었
다. 

현재 과학기술국은 과학기술예산의 책정, 부처간의 협력 증진, 부처간 중복과제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백서」에 
제시된 각종 정책의 실현을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폐지된 「과학기
술자문위원회(ACOST)」를 대신하여 '93년 10월에 신설된 「과학기술회의(CST)」도 과학기술국 산하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60년대이래 과학교육부(DES)가 대학행정과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행정을 담당하고 무역산업부(DTI)가 개발
연구 및 기술행정을 담당하는 일종의 「2원화된 형태」를 유지해 왔던 영국의 과학기술형정체제는, 근 30여년 만에 과학기술국
(OST)이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새로운 「단일체제」로 크게 변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과학기술회의(CST)의 설치 

「백서」에서 제안되었던 과학기술회의(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CST)가 '93년 10월에 설치되어, 11월부터 본
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과학기술회의는 '87년에 설립되었다가 이번에 폐지된 과학기술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 ACOST)를 대신하는 것이다. 

과학기술회의(CST)는 과학기술 담당장관을 의장으로, 그리고 수석과학고문 겸 과학기술국장을 부의장으로 하며, 산업계 및 학계
의 대표 10명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된다. 과거 과학기술자문위원회(ACOST)의 권한은 "과학기술의 우선 순위와 그 응용, 국제협
력 등에 관한 대정부 조언"에 국한되었는데 비해, 과학기술회의(CST)의 권한은 "과학, 공학, 기술 문제에 대한 대 정부조언"은 물
론 "세계적인 진보를 고려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균형 및 방향성에 대한 조언"과 "기술예측 프로그램의 결과에 바탕을 둔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전망에 대한 조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백서」에서 밝힌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
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3) 연구회의(Research Council)의 개편 

영국에서는 이제까지 가장 규모가 큰 「과학 공학연구회의(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SERC)」를 포함, 각 
분야별로 모두 5개의 연구회의가 개별적으로 연구를 추진해왔다. 각 연구회의는 각기 산하 연구소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하며, 이와 동시에 대학에 대한 연구보조금 교부, 정부연구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위탁연구 등을 실시한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92년 4월 과학기술국(OST)이 신설됨에 따라, 연구회의들 또한 교육과학부(DES)로부터 과학기술국(OST)으로 이관되었으며, 
뒤이어 '94년 4월에는 「백서」에서의 제안에 따라 두 가지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우선 가장 규모가 컸던 과학·공학연구회의(SERC)가 개편되어, 공학·물리과학연구회의(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 및 소립자물리·천문학연구회의(Particle Physics and Astronomy Research Council; PRARC)

로 나누어졌다. 또 농업·식량연구회의(Agricultural and Food Research council; AFRC)와 과학·공학연구회의(SERC)의 일부 

기능이 통합되어, 생명공학·생물과학연구회의(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가 새로 탄

생하였다. 그밖에 기존의 의학연구회의(Medical Research Council, MRC)와 자연환경연구회의(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 경제·사회연구회의(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

지 않았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연구회의는 종래의 "기초연구·전략적 연구·응용연구의 촉진 및 지원"기능에 더하여 새롭게 "각각의 고유분야

에서의 연구개발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촉진과 지원" 기능을 담당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영국의 산업경쟁력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연구회의와 산업계
와의 제휴를 전제로, 연구회의가 확실히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게끔 터전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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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3개의 연구회의 가운데 공학·물리과학연구회의(EPSRC)와 생명공학·생물과학연구회의 (BBSRC)는, 변화가 없는 기

존의 3개 연구회의와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의 산업계와 밀접한 제휴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소립자물리·천문학

연구회의(PPARC)의 경우에는, 주로 기초연구를 담당할 예정이고 대규모의 연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의 대부분을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연구회의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과학청(OPSS) 내에 연구회의사무총장(Director General of Research 

Councils; DGRC)이, 또한 과학기술국(OST)내에는 연구회의사무국이 각각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회의에 대한 조
언을 담당하던 연구회의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for the Research Councils; ABRC)는 폐지되었다. 

4) 무역산업부(DTI)의 변화 

과학기술국(OST)의 탄생과 더불어,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의 재편도 이루어졌다. '92년 4월
의 총선 직후 단행된 개각에서 열렬한 「산업정책론자로」 알려진 Michael Heseltine 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무역산업부
의 조직과 권한은 대폭적인 확장을 거듭했다. 우선 기존의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EN)를 흡수했고, 고용부
(Department of Employment; DEMP)로부터는 중소기업 관련 행정을 모두 이관 받았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산업부
문별 투자와 영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사·분석하는 기능이 신설되었다. 

무역산업부(DTI)는 이제까지도 LINK 프로그램의 주관 등을 통해 영국의 과학기술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는 바, 앞으
로도 특히 기술혁신 및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영국 과학기술정책의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
다. 

3. 「백서」이후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앞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재 영국에서는 과학기술국(OST)의 설치를 중심으로 일련의 과학기술행정조직 및 기구 개편을 진행하면
서, 앞으로 정부가 과학기술의 진흥에 한층 적극적으로 간여하여 「산업경쟁력과 기술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
러내고 있다. 영국에서 이렇게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87년에 총리에 대한 권한
의 집중 및 과학기술자문위원회(ACOST)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이다. 또 과학기술정책 및 조직의 종합적인 재검토라
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보다 멀리 '70년대 초 이후부터의 일정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기술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으로는,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체제」속에서 영국 스스로가 산업경쟁력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현재 과학기술혁신능력에 바탕을 둔 
신제품개발경쟁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심화됨에 따라, 이제 이른바 「세계경제의 3극」을 구성하던 기존의 유럽·북미·일본이 누리

던 권위와 몫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빠른 기술변화에 바탕을 둔 경쟁자들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속속 출현하고 있는 현실
에 비추어, 이제 영국 내에서도 과학기술에 의한 기술혁신이 가져다주는 경제효과를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는 것이다(Cabinet, Office, 1994). 

이하에서는 「백서」 발간 이후 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짚어 보기도 한다. 

1) 「Forward Lock」 의 발간 

「백서」에서는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의 정부의 과학기술전략을 산업계 및 학계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정부가 수행하는 과학
기술활동의 개요 및 지출계획을 공개하기 위한 보고서 「Foward Lock」을, '94년부터 매년 4월에 발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
다. 이에 따라 '94년 4월, 첫 번째 「Forward Lock」이 과학기술국(OST)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발간은 향후 영국정
부가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주춧돌을 먼저 놓았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 앞머리에 "과학, 공학 및 기술은 주요
한 국가자원으로서 국부의 창출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가결하다"라는 구절을 넣고 있다(Cabinet, Office, 1994). 과학기술
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물론 연구회의 및 각 부처의 연구개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예측 프로그
램」의 성과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2) 「기술예측 프로그램」의 도입 

한편 「기술예측 프로그램(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은 백서에서 제안되어, 그 해에 바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프
로그램의 목적은 영국경제의 입장에서 채택해야 할 우선 순위가 높거나, 또는 잠재적 가치가 커서 지향해야 할 연구 및 기술 분야
를 선정하는 데 있다. 수석과학고문을 의장으로 하고 산-학-관계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예측운영그룹과, 소재·에너지·
농업·자원·환경 등 15개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회에 의해 운영된다. 또 각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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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을 바탕으로, 특히 연구자와 기업간의 접촉을 장려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성과의 실제 이용에 대해 갖는 인식의 정도를 높
이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기술예측 프로그램의 결과는 기업·연구회의·관계 부처 등의 연구개발계획을 결정할 때에 반영되며,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계획에

도 참고자료로서 이용될 예정이다. 

3) 산-학-관의 연계 강화 

'93년 9월, 「백서」에서의 제안에 따라 대학 및 정부와 산업계간 협력을 촉진한다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방침의 일환으로서, 기
존에 운영되어 오던 LINK 프로그램의 주관부서가 무역산업부(DTI)로부터 과학기술국(OST)으로 바뀌었다. 현재 과학기술국에
서는 공동연구의 효율적인 실시 및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해 LINK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영국 정부는 궁극적
으로 LINK 프로그램을 보다 광범위한 공동연구의 기반으로서 재 발족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첨단기술프로그
램(ATPs), SMART, SPUR 등 산업계 연구개발에 대해 운영되던 기존 지원시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4) 이중지원제도 (Dual Support System)의 유지 

그리고 영국 특유의 기초연구 지원체제인 「이중지원제도(Dual Support System)」는 이번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 후에도 
그 원래의 틀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중지원제도는 교육부(DFE) 산하의 고등교육자금위원회(HEFC)가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
에 대해 지출하되 대학이 그 사용에 재량권을 갖는 「일반연구자금」과 연구회의(Research Council)가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
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금」의 두가지에 의해 이중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제도이다. 당초 「백서」의 작성과정에서는 일
반연구자금에 대해서도 공무 과학청(OPSS)으로부터 지출되도록 체제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이중지원제도
에 의해 공급되는 2가지 자금의 상호보완성 및 정부 연구개발전략에 관한 이해촉진 기능을 감안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5) 산업계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영국 산업계가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산업계에 필요한 연구자 및 기술자의 육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학원제
도의 개혁 및 산-학-관 공동연구에 대한 대학원생 참여폭의 확대 등이 「백서」에 의해 제안되었다. 

먼저 대학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를 「적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석사과정
을 끝낸 단계에서 산업계로 배출되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백서가 내놓은 제안의 요지이다. 과학기술국에서는 이를 받아들
여 3 년간의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前단계로 독립된 1년간의 연구석사(research master) 과정을 설치, 학생들이 연구석사 종료
단계에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할지, 아니면 취직할지를 선택하는 제도를 '94년 2월에 제안하였다. 

한편 산-학-관의 제휴에 의한 인력육성제도로는 이전부터 과학 공학연구회의(SERC)가 무역산업부(DTI)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Teaching Company Scheme(TCS)이 있다. 이는 기업이 학생을 연구자(Teching Company Associate)로서 2년 동안 고용
하고, 학생은 기업내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대학원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제도로, '93년까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 
바 있다. 앞으로는 기업 내의 연구자 육성을 위해 공학·물리과학연구회의(EPSRC)가 무역산업부(DTI)와 공동으로 관여하게 된

다. 

6) 국방 R&D 성과의 민간이전 촉진 

한편 국방분야의 연구개발투자는 향후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영국 국방산
업의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향후에도 군사력 및 국방기술은 계속 중시될 것이다. 다만 국방분야의 연구개발투자에
도 앞으로는 경제적 공헌도 개념이 도입될 것이며, 이와 함께 「국방분야 R&D 성과의 민간분야 이전(spin-off)」 또는 「민수
용 기술의 국방분야 이전(spin-on)」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방부(MoD) 산하의 국방연구
기구(Defence Research Agency; DRA)에 의해서 국방과 민간의 양쪽 분야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민군 겸용기
술(dual-use technology)」를 개발하기 위한 민-군 공동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방침에 의해 설립된 영국 최초의 
연구소로서 '94년 4월에 「구조재료센터(Structural Materials Center; SMC)」가 발족한 바 있다. 

Ⅴ. 맺음말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국 과학기술체제의 변화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
히 이제까지 영국을 지배해 왔던 과학기술체제를 가장 자본주의적 색채가 짙은 이른바 「자유방임형 과학기술체제」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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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제는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라는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의 기본 틀과 추진력을 새롭게 가다
듬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 다룬 논의의 초점이라 할 것이다. 

물론 영국의 과학기술체계는 이제야 겨우 본격적인 변화를 향한 첫 번째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불과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
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자유방임주의」의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신봉해 온 영국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한

다면, 「백서」의 발간이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학-관의 긴밀한 협력」이란 구호 하나만으로도 일종의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공부문 과학기술체
제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언론과 야당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폭넓은 지지
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해서 그만큼 영국이 그 동안 겪어온 기술경쟁력 저하 문제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최근의 변화를 노쇠한 제국의 부질없는 안간힘 정도로 평가절하 하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 사실
이지만, 내각의 정책구상 및 집행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거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그 자체가 영국에서는 매
우 이례적인 현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영국의 과학기술체제가 성공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직
까지는 국방부(MoD)나 무역산업부(DTI)와 같은 여타 부처의 고유한 연구개발 기능까지 과학기술국(OST)이 다 장악한 것은 아
니어서,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영국 과학기술체계 및 정책의 도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커다
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타 부처 중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과학기술국(OST)과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다고 간주
되는 무역산업부(DTI)가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이미 그 동안에도 「기존 산업기술의 진흥」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는 무역상
업부(DTI)의 사고방식과 「미래지향적인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과학기술국(OST)의 장기비전간에는 대립과 갈등의 
여지가 상존 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영국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부(MoD)의 권한과 
영역 역시 과학기술국(OST)의 입장에서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가지 영국 과학기술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는 바로 영국의 과학기술체제가 「개혁」의 거센 풍랑을 겪고 있
는 가운데 단행된 「과학장관의 교체」이다. 즉 '94년 7월에, Major 영국 총리는 Willian Waldegrave 과학장관을 경질하고 후
임 장관으로 David Hunt를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 '92년 Major 내각의 출범과 함께 근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내각에 참여하는 
과학장관으로 취임, 그 동안 백서의 발간 및 각종 기구의 개편 등을 통해 영국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도해 왔던 
Waldegrave 장관은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물러나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Waldegrave 장관은 재직 중 과학기술을 정
부 내에서 최고의 우선 순위를 갖고 논의되는 의제의 위치로 끌어올렸으며, 각종 조직 및 기구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기능 분할에 그치지 않고 운영방식과 문화까지도 바꾸려고 노력함으로써, 조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Waldegrave에 이어 취임한 신임 Hunt 과학장관은 전임 장관에 비해 내각 내에서 훨씬 강력한 정치적 기반 및 영향력을 갖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신임 장관이 과연 과학기술에 관해 어떤 식견과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별로 알려진 바가 없
는 데다가, 최근 정치적으로 각종 곤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수당 정권의 입장 때문에 과학장관직에만 전력투구할 수 
있을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Hunt 장관이 추구할 정책은 과거 Waldegrave 장관이 추구하던 정책
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본인 스스로 취임 이후 이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과학기
술계 인사들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결국 「시간」이다. 과연 Hunt가 「과학
장관」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
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해온 공공부문 과학기술계의 개혁은 주춤거리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지난 2월에 확정된 '95∼'96 회계연도 과학기술국의 과학예산(Science Budget)은 매우 상징적이다. 연
구회의(Research Council)들은 1년 전에 비해 약 2.9%가 늘어난 12억 8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배분 받았는데, 이는 Kenneth 재
무장관의 무자비한 예산삭감 원칙을 감안한다면 그런대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Hunt 과학장관이 각 
연구회의에 배분된 예산의 일부에다가 마음대로 「꼬리표」를 달아버렸다는 점이다. Hunt 장관은 과학예산의 총액 중 5%에 해
당하는 약 6,700만 파운드를 정부가 지정하는 「우선 분야(priority initiatives)」에 의무적으로 할당할 것을 연구회의들에게 요
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정할 우선 분야에는 「백서」에서 제안되었던 정책들인 「산-학 연계의 강화」와 「전략적 기반과학 
육성」, 「고급인력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연구회의들은 한 번 예산이 배분되면 정부로부
터 아무런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사용처를 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자유방임」의 전통을 처음으로 깨뜨
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뿐더러 과학기술계에 미칠 충격과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여 년만에 공공부문으로부터 불붙기 시작한 영국 과학기술체제의 거듭나기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 것인지, 안팎의 많은 
시각이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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